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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세 관리

1. 지방세수 여건

  우리군 지방세 세수현황은 2006년도 14,550백만원에서 2007년 16,123

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하였다. 이는 도세 913백만원, 군세 

660백만원으로 총 1,573백만원이 증가하였다.

  사유별로 보면, 부동산 등기이전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사실상 소유권이전 

사유가 있은 후 장기 미이전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등록세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부동산관련 세제 개편에 따른 후속대책의 

강화로 부동산 거래세에 있어서 실거래가의 적용 등에 따른 취득세의 증가, 

재산세 과세표준액 단계별 현실화와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로 재산세 및 

자동차세의 증가 등이 세수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2007년에는 지방세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8년에는 완공될 대단위 산업

시설이나 건설 중인 공동주택 등 세수 증가를 가져올 특별 요인이 없으며 

국세인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적용과 세율의 인상, 종합부동산세 납부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취․등록세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전반적으로는 물가상승과 과세표준액 현실화를 고려하면 

지방세수는 현상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양수력발전소 건설

사업, 미호 위락휴양단지 조성사업 등이 완공되면 지방세수의 안정적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 토지 : 237,725필지  661,783천㎡

과        세 비     과     세

필  지 면적(천㎡) 필  지 면적(천㎡)

156,288 522,842 81,437 13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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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물 : 29,573동  3,232천㎡

과        세 비     과     세

동  수 면적(천㎡) 동  수 면적(천㎡)

18,873 2,714 3,510 707

다. 자동차 : 16,150대
(단위 : 대)

계
과    세    대    상 비 과 세

감면대상소  계 관  용 영업용 자가용

16,150 14,873 130 375 14,368 1,277

2.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부과액 징수액 비율 부과액 징수액 비율 부과액 징수액 비율 부과액 징수액 비율 부과액 징수액 비율

합   계 13,170 12,658  96 15,447 14,816  96 14,261 13,643  96 15,370 14,550  95 17,095 16,123 94

도

세

소  계 5,710 5,490  96 6,924 6,689  97 5,839 5,637  97 6,023 5,843  97 6,958 6,756 97

취득세 1,545 1,467  95 1,899 1,858  98 1,689 1,654  98 1,637 1,610  98 1,926 1,896 98

등록세 1,828 1,824 100 2,257 2,257 100 1,741 1,738 100 1,817 1,815 100 2,274 2,272 99

면허세 34 34 100 36 36 100 39 38  98 39 38  98 47 46 97

공  동

시설세
166 152  92 181 164  90 146 140  95 163 151  93 180 168 93

지  역

개발세
2 2 100 1 1 100 1 1 100 2 2 100 4 4 100

지  방

교육세
1,987 1,958  98 2,339 2,302  98 2,029 1,997  98 2,176 2,156  98 2,338 2,289 97

과년도 148 53  36 211 71  34 194 69  35 169 71  42 189 8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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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부과액 징수액 비율 부과액 징수액 비율 부과액 징수액 비율 부과액 징수액 비율 부과액 징수액 비율

군

세

소  계 7,460 7,168  96 8,523 8,127  95 8,423 8,007  95 9,346 8,707  93 10,137 9,367 92

주민세 1,265 1,251  99 1,403 1,386  99 1,404 1,388  99 1,874 1,600  85 1,806 1,744 96

재산세 393 372  95 424 399  94 836 801  96 993 949  96 1,096 1,032 94

자동차세 1,394 1,313  94 1,409 1,306  93 1,514 1,426  94 1,690 1,581  94 1,863 1,729 92

주행세 717 717 100 982 982 100 1,247 1,247 100 1,235 1,235 100 1,369 1,369 100

도축세 89 89 100 164 134  82 220 167  76 151 151 100 245 245 100

담  배

소비세
2,508 2,508 100 2,979 2979 100 2,511 2,511 100 2,656 2,656 100 2,683 2,683 100

종  합

토지세
509 499  98 543 524  96 페지 폐지 폐지

농  업

소득세
10 10 100 6 6 100

5년간

중단

5년간

중단

5년간 

중단

도  시

계획세
249 234  94 269 248  92 244 232  95 272 259  95 290 275 94

사업소세 69 68  99 91 90  99 86 85  99 108 107  99 134 130 97

과년도 263 112  42 253 73  29 360 150  42 368 169  46 651 160 24

가. 연도별 증감추이(징수액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  체

(증감율)

11,790

(-2.3)

12,658

(7.4)

14,816

(17.0)

13,645

(-8.0)

14,550

(6.6)

16,123

(10.8)

도  세

(증감율)

4,993

(-0.5)

5,490

(9.9)

6,689

(21.8)

5,638

(-15.7)

5,843

(3.6)

6,756

(15.6)

군 세

(증감율)

6,797

(-3.8)

7,168

(5.4)

8,127

(13.4)

8,007

(-1.5)

8,707

(8.7)

9,367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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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면 목적외 사용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지방세 관계 법령 및 조례로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당초 목적대로 

일정기간 사용할 때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당초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의무 기간을 경과하지 않을 시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토록 하고 있어 당초의 입법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구분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추징으로 당초의 입법취지를 살려 목적을 달성하고 위반자에 대한 적극적인 

추징으로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실현할 필요성이 있어 최근에는 감면 지방

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가. 자경농민의 직접사용 농지 및 농업시설에 대한 감면 추징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감면하여 

주고 있으나,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초 취득시 감면한 취․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바, 농지의 매수자 중 일부는 농지원부가 있는 점을 악용하여 

경매 또는 투자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후 차액을 남기고 매각하는 

사례가 있어 당초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사후

관리를 하여 농지 65건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20,434천원과 창고 

및 축사 등 농업용시설 4건 746천원을 추징하였다.

나.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추징

  사회교육시설 등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사업소세의 100

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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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부 사회교육

시설 등에서는 건물을 매입후 일부만 당해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는 등의 행위로 당초 감면한 

취득세 및 등록세와 미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하여 22,464

천원을 추징하였다.

다.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차량에 대한 감면 추징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구입하는 최초의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차량

등록 후 3년 이내 차량을 매도하거나,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등 

차량을 당초 감면 목적용으로 운행하지 않을 시 감면 받은 지방세를 

추징하여 감면차량에 대한 악용사례를 방지해 오고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위반자에 대한 추징을 하고 있음에도 위반되어 추징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홍보 및 안내로서는 위반 사례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 본인 및 공유자의 의식 전환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도와 장치로서 복지 정책이 필요할 때이며, 2006년도에 추징된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감면 받은 627대중 

3년내 매도 3대, 공동명의자 세대분리 5대에 대하여 취득세 1,621천원, 

등록세 3,588천원을 추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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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향 부모님 세금 대납세 시행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지방세를 출향한 자녀가 자동이체를 통해 대신 납부

하여 줌으로써 부모와 자식간의 따뜻한 사랑과 효를 실천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가. 추진배경

  우리군의 2007년 1월말 현재 노인인구(65세 이상)가 26.4%로 초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65세이상 노인 납세자의 정기분 지방세(재

산세,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평균 부담액이 23,920원으로 비교적 

적어 지방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님이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금융기관까지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해소

나. 기대효과

◦ 부모와 자식간의 따뜻한 사랑을 배가할 계기 마련

◦ 고향의 정이 넘치는 시책추진으로 고향사랑 실천

◦ 자동이체확대로 인한 체납액 감소 및 성실납세풍토조성

5.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도입

가. 추진배경

  현행 지방세전산시스템은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정보공동이용이 어렵고,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 소요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발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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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내용

  자치단체에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가능토록 환경

조사, 설치 및 교육, 자료변환, 시험운영, 안정화지원의 절차에 따라 

추진

다. 기대효과

◦ 유지관리 비용 절감

◦ 전산징수부 지침에 맞는 표준화된 시스템 보급

◦ 코드 표준화와 시스템 연계처리로 각종 보고서 작성 등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자료의 정확성 제고

6.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eTax) 시행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전국의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고 고지 내

역조회, 과오납금 조회, 자동이체신청 등의 지방세 민원처리, 상담사례, 

서식 등의 지방세정보를 검색․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

가. 추진배경

1)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한번에 조회하고 신고납부 

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지방세포털서비스 필요

2) 금융기관의 종이고지서 수납기피로 지방세 납부관련 민원증대

3) 자치단체와 중앙간 지방세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공유기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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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비스내용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자진신고와 과오납환부, 

자동이체, 자동차세연납신고 및 납부기능

다. 기대효과

◦ 지방세 신고․납부의 간소화

◦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모든 지방세 납부가능

◦ 실시간 수납처리로 민원 최소화

7. 체납처분 전 사전예고제 실시

  지방세를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독촉장을 발송하면 대다수 

단순 체납자는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만 상습, 고질체납자는 체납액 

납부에 별다른 납부의식 없이 지속적으로 납세태만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습, 고질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전국재산조회 및 금융조회를 

통한 부동산 및 예금압류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처분은 물론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한 강제징수절차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되나, 이런 과정에서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구두, 전화 등을 통한 납부독촉 후 체납처분을 실시

하게 됨에 따라 사전예고 없는 체납처분이라는 명분으로 민원이 다소 발생

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부동산 및 예금압류 예정일 1개월 전에 납부

기한을 기재한 압류예고서와 각종인허가 제한에 따른 관허사업제한예고서 

발송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영치 1개월전 영치예고문을 해당 체납자에게 

일괄발송하고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는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체납처분 전 사전예고 실시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했을 뿐만 아니라 체납

자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 전 최종적으로 납부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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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율을 제고하였으며,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8. 2007년도 개정된 지방세법

가. 총    칙

1) 지방세정보통신망 기준 신설(법 제1조제1항제16호)

◦ 납세자가 원할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납세고지서를 이

메일(E-mail)로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정보통신망 기준을 정함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 관련에 의하여 설립한 회사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신설(법 제18조4항)

◦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지 아니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신회사(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한함)를 설립하는 경우는 

기존의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지도록 함

3) 코스닥시장 거래 법인 출자자 제2차납세의무 명확화(법 제22조)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코스닥시장 거래 법인은 출자

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지방세법에 명확히 규정함

4) 서류의 송달 방법에 전자송달제도 추가(법 제51조)

◦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전자통신

망을 이용 전자우편주소에 송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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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부기한 연장 및 서류송달 방법 개선 (법 제51조의2제4,5,6,7항)

◦ 등기우편송달

  ∙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일로부터 7일 내에 

납기한이 도달한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7일 다음날을 납기한으로 

하던 것을 납세고지서 등의 납부기한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함

(법 제51조의2제4항) 

◦ 전자송달 신청제도 도입(법 제51조의2제5항)

◦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때의 송달방법 신설(법 제51조의2제6항)

  ∙ 직접교부, 등기우편 및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가능토록 

하는 방법과 전자송달 불가능한 사유 신설(영 제39조의5)

    ※ 정보통신망 장애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달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규칙 제22조의3)

◦ 전자송달 가능서류의 범위 및 송달방법 신설(법 제51조의2제7항)

  ∙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과오납금환부금지급통지서, 신고

안내문(영 제39조의6제1항)등이 전자송달 가능하며 지방세정보

통신망에 접속하여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지방세환급금

통지서를 열람가능 하도록 열람제도를 신설(영 제39조의6제2항)

하였고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과오납금환부금지급 통지서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 우편주소로 

송달하도록 하는 전자우편주소 지정제도 도입(영 제39조의6제

3항)

6) 서류송달 효력발생 시기 신설(법 제51조의3)

◦ 서류송달은 수령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전자송달의 경우는 수령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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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사청구 처리절차 개선(영 제55조3항)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자치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처분청에 1부를 송부하고 처분청은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취득세

1) 개인 간 유상승계취득시기 개선(영 제73조제1항)

◦ 신고한 거래내용이 검증된 취득과 검증되지 않은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시기를 모두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적용 과세형평을 유지

토록 개선함

2) 특정지역 외국교육기관 비과세사업자에 추가(영 제79조제1항)경제

자유구역내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포함

3) 토지수용확인서 서식 신설(규칙 제40조의5)

◦ 대체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토지

수용확인서를 과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4) 호주승계인 제도 삭제(영 제79조의5제2항제2호)

◦ 2008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승계인” 용어를 삭제함

  ※ 적용시기 : 2008년 1월 1일부터

5)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출방법 개선(영 제82조)

◦ 지목변경 공사착공당시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6) 대체취득 가능지역 범위 축소(법 제109조제1항)

◦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

세가 비과세되는 대체취득지역의 범위를 “전국 모든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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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로 하되, 농지(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농지와 동일하게 비과세 대상에 포함)의 경우에는「소득세법」상 

“지정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지역에서 대체 취득하는 농지로 함

  ※ 적용시기 : 2006년 12월 28일

다. 등록세

1) 등록세납부영수증 처리방법 개선(영 제91조제2항/영 제92조2항)

◦ 2006. 6. 1부터 전자등기신청제도 도입으로 등록세납부영수증 

첨부 등기신청방법에서 등록세납부영수증을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한 자료 첨부 등기신청(영 제91조제2항)방법으로 개선, 촉탁

등기도 앞의 등록세납부영수증 처리방법과 동일하게 개선(영 제

92조제2항)

2) 대도시내 사원의 주거용부동산 등록세 중과세 추징규정 신설

   (법 제138조)

◦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부동

산의 경우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 

추징할 수 있도록 함

3) 특허권 등 등록세 납부방법 개선(영 제104조의2제1항)

◦ 특허넷에 의하여 24시간 특허권 등 출원을 접수함에 따라 특허청

장이 특별 징수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등록세를 특허권 등의 수수료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제1절  지방세 관리

- 233 -

라. 면허세

1) 품목별 면허에 수입업을 추가(영 제124조제3항)

◦ 법제124조 별표의 면허 중 법 제24조제3항 규정에서 제조 또는 

가공업을 제조업ㆍ가공업ㆍ수입업으로 문안 정리 및 각각의 별개의 

면허로 보아 품목마다 제5종에 해당하는 면허세에 수입업을 추가함

2) 정기분 면허세 10% 공제 제도 신설(법 제165조제1항)

◦ 면허를 취득할 경우 수시분으로 면허세를 납부할 때 다음 연도 

정기분 면허세를 함께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을 부여하고, 함께 

납부할 경우 다음 연도 정기분 면허세액의 10% 공제제도를 신설함

3) 유효기간 1년 초과하는 면허세 징수방법 조문변경(법 제165조제2항)

◦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면허 또는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 함

마. 주민세

1)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방법 개선(영 제130조의5제2항)

◦ 법인세할 주민세를 사업장별로 구분 납부할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 시설물의 범위(수조ㆍ저유조

ㆍ사일로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으로 한정함)를 

명확히 함

2)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기한 연장(법 제177조의3제1항)

◦ 납세지 착오 납부, 수정신고기한 초과 등으로 가산세 부과 등 납세

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법인세할ㆍ소득세할을 신고

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수정신고에서 부과고지 전까지로 수정

신고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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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재산세

1) 별도합산대상 범위 관련규정 정비(영 제131조의2제1항)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

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됨

2) 별도합산 해당 부설주차장 토지 미비점 보완(영 제131조의2제3항

제12호) 

◦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이내의 토지라도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ㆍ유원시설업의 부설주차장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은 당해 협의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대상에 해당

3) 법인묘지용 토지 재산세 완화(영 제131조의2제3항제13호)

◦ 법인묘지용 토지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으로 전환하여 재산세를 완화하였음

4) 별도합산대상 토지 추가(영 제131조의2제3항제14호)

◦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중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

되는 임야는 별도합산대상 토지에 추가. 다만,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는 별도합산대상에서 제외됨

사. 자동차세

  자동차세 납부사실 자체확인 방법 보완 (법 제196조의13)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세 납부증명서 제출 등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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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방교육세

  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자동차세에 

부가하는 지방교육세 면제 추가(법 제260조의2)

자.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담보제공 요구시 지방교육세 담보도 동시 요구 추가(법 

제260조의4)

차. 지방세법상 과세면제

1)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회생지원사업용 농지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ㆍ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50% 감면규정을 신설(법 제266조)

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택(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 제외)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규정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 경감으로 감면 

축소함(법 제269조제5항)

3)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담보물권 설정등기시 등록세를 면제하는 역모

기지제도 세제지원 방안 신설(법 제269조제6항)

4) 민영교도소용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민영교도소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면제함(법 제271조제4항) 

5) 독립기념관(제1호)이 그 목적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산에 대하여 종전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하였으나 이를 삭제함(법 

제27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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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재산세 경감

규정을 신설(법 제274의2조) 

7) 공동시설세 과세면제 삭제

    (법 제286조제1항, 법 제288조제1,2항, 법 제289조제4,5,6항)

◦ 법 제286조(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 대한가족협회(제1호), 한국건강관리협회(제2호), 대한결핵협회

(제3호)

◦ 법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 대한적십자사(제1호), 한국소비자보호원(제3호)

◦ 법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2항

  ∙ 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

◦ 법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4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법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5항

  ∙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

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제1항)

  ∙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제2항)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항만시설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3항)

◦ 법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6항

  ∙ 한국철도공사의 사업(「한국철도공사법」제9조제1호 내지 제4호

(제4호중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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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 산정

가. 개별주택가격의 개념

1) 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

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2)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3)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나. 근    거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2)「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건설교통부 지침)

다.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1)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물론 다음과 같이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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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도 적  용  범  위 적용개시일

◦ 국   세

 ∙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과다소유자의 소유 부동산

가액 합산자료에 대한 기준시가
2005. 1. 5.

◦ 지방세

 ∙ 재산세(주택분)

 ∙ 도시계획세(주택분)

 ∙ 지방교육세(주택분)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2005. 1. 5.

2005. 1. 5.

2005. 1. 5.

라. 기본방향

1) 2007.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007. 4. 30까지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가격수요에 적기 부응

2) 개별주택가격 담당공무원이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 조사대상주택은 표준주택과의 특성차이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

◦ 비교표준주택은 조사대상주택과 동일 용도지역안에 있는 유사가격

권의 표준주택 중에서 조사대상주택과 건물구조 및 경과연수 등이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을 선정

◦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가격의 타당성여부를 

검증하여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정

3) 조사요원의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고, 개별주택가격자동산정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용하여 가격조사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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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사대상주택(2007. 1. 1 기준, 6. 1 기준)

1)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주택

2)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3)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로 한 주택

※ 2007. 6. 1. 기준 조사대상주택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대하여는 9월 

30일 공시”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공시현황

시․군

․구

전  체(A) 조사․산정대상(B) 결정․공시현황(C) 합동조사

대상주택

표  준

주택수계 과세 비과세 계 과세 비과세 계 공 시 비공시

합  계 17,412 17,244 168 16,490 16,322 168 16,490 16,322 168 922

단  독 16,815 16,661 154 15,894 15,740 154 15,894 15,740 154 921

다가구 54 52 2 53 51 2 53 51   2    1

다  중 - - - - - - - - -

기  타 543 531 12 543 531 12 543 531  12

바. 추진일정

1) 가격조사 및 산정 : 2006. 10. 31 ～ 2007. 2. 23.

2) 산정가격 검증 : 2007. 2. 26 ～ 3. 13.

3)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20일간) : 3. 14 ～ 4.  3.

4) 의견제출가격 검증 : 4.  4 ～ 4. 13.

5)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 4. 16 ～ 4. 26.

6) 가격 결정․공시 : 4. 30.

7) 이의신청(30일간) : 4. 30 ～ 5. 30.



제5장  재무행정

- 240 -

8)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 5. 31 ～ 6. 29.

9) 조정 공시 : 6. 29.

사. 기타 특이사항

1) 표준주택 디지털화 작업완료 : 표준주택 922호에 대한 특성 및 현황

사진촬영 등 컴퓨터에 입력 - 디지털화 

2)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확정도면 자체제작

3) 2007년도 이의신청 및 정정가격 : 39호

   (이의신청 : 16호, 정정가격 : 23호)

10.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추진

  체납규모가 매년 증가하여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어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리대책을 강구하고자 체납세 정리를 2007년도 지방세정 분야 역점시책

으로 추진한 결과 본청 및 읍면 세무부서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제3차에 걸쳐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징수목표를 

무난히 달성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가. 추진목표 : 현년도분 95%, 과년도 40% 징수

1) 추진방침

◦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 등 효율적인 징수대책 강구

◦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조치 강화

◦ 징수불가능분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

◦ 고질체납차량 인터넷 공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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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납세 정리실적

1) 징수목표 : 315 백만원

2) 정리실적 : 421 백만원(33% 초과달성)

다. 강제징수 실적

1) 부동산 압류 :    57건,  142,534천원

2) 자동차 압류 : 2,026건,  480,070천원 

3) 예금 및 급여압류 :   139건,  347,496천원 

4) 자동차번호판영치 :   343건,  387,525천원

5) 공매실시

◦ 토지 및 건물 :      2건,   55,454천원 

◦ 자   동   차 :     11건,  278,631천원

6) 신용정보등록 :      9건,  392,902천원

마. 실익없는 채권 결손처분 확행 : 1,393건  244백만원

1) 배분금액 부족 : 231건,   22백만원

2) 행방불명 : 571건,    5백만원

3) 무재산 : 334건,   21백만원

4) 시효소멸 : 255건,    2백만원

5) 국세결손 :    1건,  191백만원

6) 평가액 부족 :    1건,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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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세외수입 관리

1. 세외수입 현황

  우리군 세외수입 총 징수액은 66,972백만원으로 목표액 66,400백만원 대비 

100.9%, 부과액 68,245백만원 대비 98.1%의 높은 징수실적을 거양하였다. 이는 

2007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인한 입장권수입 발생분과 상리곤충

연구소 상설 입장권수입이 2,183백만원 발생하였으며, 화분매개곤충인 머리뿔

가위벌과 호박벌 특화작목육성으로 인한 사업장생산수입의 증가 및 2006년 8월 

개장한 청소년수련관 체육운영시설운영으로 인한 사용료 수입의 꾸준한 증가에서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2006년 징수액 71,967백만원에 비해서는 총액이 

4,995백만원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에 따른 

조기완공으로 사업자금의 이월금 감소가 7,304백만원 발생한 데 기인한 것이다. 

  향후 지방세와 더불어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개별법령에 규정된 관련

자료를 연찬하여 징수노력을 강화한다면 세외수입의 확충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가. 연도별 세외수입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03 ’04 ’05 ’06 ’07

세외수입 72,497 84,247 69,760 71,967 66,972

나. 2007년도 세외수입 징수내역 : 66,97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비  고

계 8,320 계 58,652

재산임대수입 96 재산매각수입 302

사 용 료 수 입 3,565 순세계잉여금 14,859

수 수 료 수 입 950 이   월   금 41,965

사 업 장 수 입 978 전   입   금 1,034

징 수 교 부 금 165 부   담   금 5

이 자  수 입 2,566 잡   수   입 411

과 년 도 수 입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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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계 관리

1. 개    요

  회계 관리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공공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조달 관리하는데 따른 모든 경제활동에 관한 

경리절차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지식 정보화 사회로 발달됨에 따라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회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행정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2. 세출결산

가. 2007 회계년도 회계별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275,772 199,488 57,575 18,709

일반회계 265,282 191,702 56,421 17,159

특별회계  10,490  7,786  1,154  1,550

나. 2006대비 세출결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7결산지출액 2006결산지출액 증   감 비 율

계 199,488 202,383 -2,895 99

일반회계 191,702 190,669 1,033 101

특별회계  7,786  11,714 -3,928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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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집행 현황

  2007년도 시설공사는 계약 집행 실적기준 총198건 37,174백만원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특히 공설운동장보조경기장 도시계획도로개설, 하수처리시설, 

농어촌 도로확포장 등 주로 주민생활과 소득증대 사업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와 금당실 고가옥정비, 곤충생태원조성공사, 곤충생태체험관, 한천체육

공원조성 등 관광 및 지역균형 개발에 역점을 둔 사업이라 하겠다.

가. 2007년도 계약 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방법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98 37,174 165 33,236 33 3,938 0 0

경쟁계약 172 32,617 143 28,804 29 3,813 0 0

수의계약  26  4,557  22  4,432  4   125 0 0

※ 계약금액 공사 5천만원, 용역․물품(관급자재 제외) 3천만원 이상

나. 입찰 수수료 수입 : 172건 590,390천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수의계약 범위 조정

구   분

공     사
용역․물품․

기타일반공사 전문공사
전기, 정보,

소방, 기타공사

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나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효과 : 수의계약 금액이 10,000천원 이하에서 20,000천원 이하로 상향 조정 되면서 지역

영세 업체의 계약증가로 균형있는 계약행정을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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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재산 관리

1. 국유재산

가. 국유재산 개황

  1945년 8월 광복을 맞아 일본인 명의의 재산이 정리되기도 전에 6. 

25전쟁이 발발하여 등기원부, 토지대장 등 중요 공부가 소실 또는 멸실

되었다. 또한, 사회적 혼란으로 인하여 다수의 재산이 은닉 또는 무단

점유되는 등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해방 이후 여러번에 걸쳐「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유재산특례매각 제도 등을 시행하여 재산관련 공부를 정비하고 국유

재산관리기관도 미군정청, 관재청,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변경

시켜 왔다.

  특히, 재정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처분 위주로 관리하여 

국유재산이 계속 감소하게 되는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70년대에 들어

서는 경제의 급격한 발전으로 국가 재정조달을 조세로 충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976년 이후 국유재산의 처분정책에서 유지․보존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관리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관리기관도 국세청에서 지방자치

단체로 변경되었다.

나. 국유재산 현황

  우리군은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관리방안을 종래의「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인 재산관리에서 탈피하여「확대․활용」위주의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전환하여 장래의 행정수요와 국민복지 수요의 증대에 대비

하여 재산의 매각 등 처분은 억제하고 있으며, 사용․수익허가,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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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활용을 최대한 증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07년 12월말 현재 국유재산은 1,666필지 

1,151천㎡로서 재산가액은 5,980,799천원이며 국유(잡종)재산 활용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07년도 국유(잡종)재산 활용 현황

구         분 필지수 면적(㎡) 대장가액(천원)

1. 총보유재산(1＋2＋3) 1,666  1,151,748    5,980,799

2. 활용가능재산(1＋2) 1,160    972,525    5,127,565

3. 활용중인재산(1) 853 619,027 3,478,058

4. 미 활용재산(2) 307 353,498 1,649,507

5. 활용불가능재산(3) 506 179,223 853,234

다. 정기적인 실태조사

  2007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필지별 현지확인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시효취득, 목적외 사용 등을 확인하여 대부료 

853필지에 619천㎡, 49,150천원을 부과․징수하였음.

2007년도 국유재산 관리면적 대비 임대면적 현황

구  분 ① 관리면적 ② 임대면적 ③비율(②/①)

임대면적(㎡) 1,151,748 619,027 53.74%

라. 국유재산 관리계획

  국유재산관리계획은 1회계년도에 있어 국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예정준칙으로 현금회계에 있어서 예산과 같은 개념이며 국유재산의 통일적

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인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는 업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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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취득․처분 현황

구    분 필지수 면  적(㎡) 금액(천원) 비  고

취    득 - - -

처    분 3 918 13,509

2. 공유재산

가. 공유재산 현황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은 2007년 12월말 

현재 대장가액으로 총 1,163억원으로 2006년말 대비 144억원이 증가

되었다.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 물적수단인 공유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운영과, 

지방재정의 자립에 기여토록 적극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목적 

수행의 원활을 기하도록 공유재산을 관리하였다.

  200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토지-천㎡, 건물-㎡, 가격-천원)

구    분 계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계 (가격) 116,291,626 106,358,895 151,716 9,781,015

토  지

필지수 20,808 19,821 19 968

면  적 27,102 6,980 24 20,098

가  격 62,930,569 56,641,666 151,716 6,137,187

건  물

동  수 311 293 18

면  적 92,244 90,306 1,938

가  격 50,056,073 49,635,050 4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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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입목죽
수  량 22,408 4,408 18,000

가  격 3,271,904 82,179 3,189,725

공작물
수  량

가  격

유  가

증  권

수  량 6,616 6,616

가  격 33,080 33,080

나.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및 대부료 부과․징수

  대부계약 체결된 공유재산 중 대부계약기간(5년간)이 만료되는 공유

재산에 대하여 2007년 10월부터 11월까지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먼저 대부계약 기간이 만료에 따른 갱신계약 안내문을 전 계약자에게 

발송하고, 대부계약 신청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갱신 신청에 대한 전화 

안내도 함께하여 미신청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대부계약에 만전을 

기하였다.

  총 357건, 942,017㎡에 대하여 재계약(계약기간 : 2008. 1. 1 ~ 

2012. 12. 31)을 체결하였으며, 사용목적별로 주거용 108건, 경작용 

239건, 기타 10건의 계약체결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49,457천원의 

대부료를 부과․징수하는 등 세외수입증대에 노력하였다. 특히 사용․

대부료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대부료를 선납하게 함으로써 

사용․대부료의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휴재산과 무단 점유 재산을 발굴

하고, 대부재산의 전대․타목적 사용 등 제반 문제를 파악코자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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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공유재산 전필지에 대하여 재산관리관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각종 공사 준공 후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재산 77필 

9,619㎡에 대하여 지목변경 및 합병을 완료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였으며, 무단점유된 재산 26필지 50천㎡에 대하여 변상금 

501천원을 부과․징수하였다.

라. 공유재산 처분 현황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군수가 취득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요재산에 대하

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는 등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2007년도 처분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07년도 처분 현황

구  분 필지수 면  적(㎡) 금액(천원) 비  고

처  분 5 6,550 63,615

마. 공유재산관리대장 전산화

  2007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에 걸쳐 20,160천원의 사업비로 

공유재산관리대장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였다. 기존 수기 대장에 의거 

관리하던 토지 20,808필지, 건물 311동, 입목죽, 유가증권 등 모든 

공유재산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각종 보상

대장 등 각종 공부를 대조확인하여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여 전산화함

으로써 전산화 작업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전산화가 완료됨으로써 향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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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농촌공사 안동지사 호명지소 부동산 매입

가. 사업개요

  호명면사무소는 1976년에 221.48㎡ 규모로 신축되었고, 1992년에는 

2층에 232.00㎡ 규모의 경량철골조 사무실을 증축하여 청사로 활용하고 

있으나, 조립식 건물의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 지붕누수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사무소 건축물의 기능개선 및 미관향상을 위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대체사무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향후 주민복리시설 

등 공공청사의 건립을 위해 위치적으로 유리한 구. 한국농촌공사 안동

지사 호명지소의 매입을 신중히 검토하게 되었으며, 예천군의회 간담회 

및 의결을 거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나. 추진실적

  부지위치는 호명면 오천리 201-5, 201-6번지 2필지에 1,031㎡이며, 

주건축물은 2층 규모로 209.43㎡이며 1층은 철근콘크리트조 사무실, 

2층은 시멘트벽돌조 사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별동 부속창고는 45㎡

이다.

  자산취득을 위한 106,800천원의 예산으로 한국농촌공사 안동지사로

부터 2007. 06. 05일 매입하였다.

  향후 리모델링 통한 대체사무공간으로의 활용, 주민공동시설 및 보건

지소 이전부지 활용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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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명면사무소 정비사업

가. 사업의 필요성

  1976년에 신축되고 1992년에 증축된 호명면사무소는 2층 조립식 

부분이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 사무공간 누수현상 발생 및 화재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기형적인 외관으로 인해 주변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

인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면청사의 조속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나. 호명면사무소 정비사업 추진실적

  호명면사무소 정비사업의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한 결과 2층 조립식부분 철거 후 동일한 규모로 다시 증축

하는 경우 층별로 내구연한이 일치되지 않고 구조안전에 다소 문제가 

예상되며 구조보강비용이 발생되는 등 경제적․효율적 측면에서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어 철거․정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21,800

천원의 예산을 2007. 10. 29 호명면에 재배정하여 2007. 12. 20 준

공하였다.

  사업내용은 2층 조립식부분 철거 232.00㎡, ALC블럭 옥상난간 벽체

쌓기 92.77㎡, 옥상 시트방수 333.20㎡ 등이며, 본 사업을 통해 청사

환경정비 및 주민들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